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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는 불법, 비보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문초록>

과잉어획(overfishing)과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그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
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각국 정부가 교부하는 막대한 구모의 수산보
조금이 지목되어 왔다. 지난 22년 체결된 WTO 수산보조금협정은, 이와 같은 문
제의식 하에 WTO 회원국들이 20년간 끈질기게 지속해 온 WTO 차원의 수산보
조금 규제를 위한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또한,
수산보조금협정은 환경적 목표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WTO 협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데, 기존의 WTO 보조금협정은 수산보조금이 야기하는 환경적 문제를 다루
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점에 WTO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수
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별도의 협정 체결까지 나아갔다는 점은 WTO가 환경문제
를 다루는 방식이 한층 도약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산보조금협정은 ‘IUU 어업’ 보조금, ‘과잉어획상태’ 보조금 등을 금지하는 금

지보조금 규정들을 그 핵심으로 하나, 규제의 핵심 내용으로 같이 논의되었던 ‘과
잉어획능력’ 보조금 금지가 회원국들간 합의 실패로 제외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환경문제를 WTO에서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의 어려움도 드러낸다. 한편, 통상-환경 레짐 간 밀접한 연결 및 역할분담이 필수
적인 수산보조금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을 포함
한 좀더 포괄적인 규제를 위한 논의시, FA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온전한 WTO 수산보조금 규제체제
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WTO, 수산보조금, 도하개발어젠다, WTO 보조금협정, 통상-환경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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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규제 어업에 대해 교부되는 보조금과 과잉어획상태에 놓인 수산자원에

대해 교부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WTO 수산보조금협

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의 체결은, 20년 넘게 끌어온 WTO 수산보조금 규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그 주목적

으로 하는 WTO 협정이 체결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잉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들의 수산업 붕괴 및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이다.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의 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어종 중 35.4%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어획되고 있다.1) 그리고, 각국이 자국의 수산업에 대

해 교부하는 막대한 수준의 보조금은 이러한 남획과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

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이 교부한 수산보

조금의 총 규모는 354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63%인 222억 달러가 어획능

력을 향상시키는 해로운 보조금으로 분류된다.2) 이에 따라, 2015년 UN에서 채

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Target

14.6’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잉어획 (overfishing) 및 과잉어획능력 (overcapacity), 그리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이하 ‘IUU 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3)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주어 시장과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어, WTO 보조금협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즉,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로써 다른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보조금을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y)으로 분류하

여 규율하며,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이 교부한 이러한 규제대상 보

조금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제소를 통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WTO 보조금협정은 수산보조금 및 수산업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1)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eis and Aquaculture 2022, available at https:/ /www.fao.
org/3/cc0461en/online/sofia/2022/world-fisheries-aquaculture.html.

2) Sumalia,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2019), p.4.

3)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arget 14.6, available at https:/ /sdgs.
un.org/goals/goa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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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시장 및 무역왜곡효과에 대응하기에는 알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수

산보조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과잉어획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문

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산보조금에 특유한 문제를 적절

히 대응하기 위한 WTO 보조금 규제체제의 개선 또는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고, 그 결과로 2022년의 WTO 수산보조금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WTO 수산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평가하고, 미비점

들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규제 협상

이력과 수산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제3장에서 수산보조금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시사점들과 한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동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WTO 수산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을 제안

하고자 한다.

Ⅱ. WTO 수산보조금협정 체결과정 및 주요내용

1. 수산보조금협정 체결과정

WTO에서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의 미국 등 여러 회원국들의 문제제기로 시작

되어,4)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의제로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다.5) 또

한,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선언에서는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일정한 보조금들에 대한 금지조치 등을 통하여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

화하는 것에 대해 WTO 회원국들 가운데 폭넓은 합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6) 그러나 DDA에서의 수산보조금 규제 협상은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4) See e.g., World Trade Organization, Environmentally-Harmful and Trade-Distorting

Subsidies in Fisheri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T/CTE/W/154, 4 July
2000.

5) WTO 회원국들은 도하 각료회의선언을 통해 WTO 회원국들은 “현행 반덤핑 협정과 보조
금 협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협정을 개선(improve)하고 명료화(clarify)하는 협상
을 개시”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의 규율 역시 명료화하고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embeer
2001, para. 28.

6)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Declaration of 18 December 2005, WT/MIN
(05)/DEC Appendix D: Rules, Se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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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슈들에 대한 회원국 간의 상당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가시적인 성과

를 내지 못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규범 협상그룹의 의장이 그간의 회원국들

의 협상 내용을 정리한 의장초안(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7)을 배포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

다.8) (이하 ‘’07년 의장초안’) 이후, 수산보조금 규제에 대한 협상은 한동안 정

체기를 겪다가, 앞서 언급된 2016년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로 수산보

조금 규제가 채택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으며,9) `21년 11월에는 12차 각료회

의에 제출될 목적으로 수산보조금협정문 초안(이하 ‘21년 11월 초안’)10)이 마

련되었고, ‘22년 6월에는 ‘21년 11월 초안 내용이 일부 수정된 협정문 초안이

제12차 각료회의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11)(이하 ‘22년 6월 초안’) 결국, 이러한

WTO 회원국들의 끈질긴 노력과 시도를 통해, 2022년 6월 17일에, WTO 수산

보조금협정(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되게 된다.12)

2. 수산보조금협정의 범위 및 대상

수산보조금협정의 최종 내용은 기본적으로 ‘21년 11월 초안 및 ‘22년 6월 초

안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수산보조금 규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

였던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이하 ‘과잉어획능력 보조

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산

보조금협정은 협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1조에 의해 WTO 보조금협정의

“보조금 (subsidy)” 및 “특정성 (specificity)”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수산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은 (i) WTO 보조금협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7) World Trade Organization,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D
Agreements, TN/RL/W/213, 30 November 2007.

8) 이재민, “DDA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법학
회논총 , 제54권 제3호, 2009년, p.304.

9) J. Kindlon, “Can Fish Save the WTO: Current Problems and Potential Outcomes of
the WTO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New York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Vol. 28(2). pp. 292-293.

10) World Trade Organization, Draft Text,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WT/MIN(21)/W/5RD/TN/RL/126, 24 November 2021.

11) Word Trade Organization, Draft Text,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WT/MIN
(22)/W/20, 10 June 2022.

12)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Ministerial Decision of
17 June 2022, WT/MIN(22)/33, 22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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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혜택 (benefit)”

의 부여를 충족하며, (ii) 보조금협정 제2조의 “특정성 (specificity)”의 요건인

특정 기업이나 산업(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교부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보조금이면서, “바다에서 이뤄지는 어획 및 어업관련 활동 (marine wild

capture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at sea)”에 교부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제1조 관련하여 특기할 부분은, ‘21년 11월 초안에서는 제1조 2항에

유가보조금 (fuel subsidy)에 대한 특칙을 두어, 해상에서의 어획 및 어획관련

활동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수산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최종 협정문에

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2조는, 협정 본문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fish)”,

“어획 (fishing)”, “어획관련활동 (fishing related activities)”, “어선 (vessel)”, “운

영자 (operator)”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 ‘운영자’ 를 제외하고는,

FAO의 주도로 체결된 ‘항구국 조치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제1

조에 정의된 해당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편, 수산보조금협정은

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이 합의될 때까지 잠정적으

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제12조에서 동 “협정 발효

이후 4년 내에 포괄적인 규율이 채택되지 않고 일반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

는 경우에는, 동 협정이 즉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보조금협정의

핵심내용은 일정한 유형의 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는 금지보조금 규정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1)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2) ‘과잉어획상태(overfished)’

에 놓인 어종에 대한 보조금 (이하 ‘과잉어획상태 보조금’), (3) 규제가 없는 해

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 규제 대상인 세 가지 금지보조금 유형이다.

3. ‘IUU 어업’ 보조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소위

‘IUU 어업’에 주어지는 보조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론이 없었다.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금지는 각국 정부가 불법・비
보고・비규제 어업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어선과 운영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IUU 어업 보조금 이슈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IUU 어업의 판단주체와 IUU 어업에 대한 규율의 적용범위였다.13)

우선, IUU 어업 보조금의 규율 대상을 어선에 한정할 것인지 “운영자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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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 협정 제3조 1항은 어선 및 운

영자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리하였다. 판단주체에 대해서는 선

박의 기국(flag state), 보조금 지급국, 연안국 (coastal state), 지역수산기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Arragnement, 이하

‘RFMO/A’)가 논의되었었는데,15) 결국 보조금 지급국을 제외한 모든 주체가

IUU 어업 판단 주체로서의 일정한 지분을 인정받는 결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수산보조금협정 제3조는 IUU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유지를 금

지할 의무를 명시하면서 (3.1조), ‘IUU 어업’이란 FAO가 채택한 국제문서인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방지, 억제, 제거하기 위한 국제 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들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산

보조금협정 제3조에 대한 각주 4) 동 문서의 제3조는 “불법 어업”을 “RFMO/A

의 회원국의 선박이 해당 RFMO/A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어느 국가의

영해 안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국가의 허락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 또는 규

정을 위반하여 활동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비보고 어업“은 “RFMO/A

나 관련 국가의 당국에 비보고 또는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을 의미하며, “비규

제 어업”은 “국적이 없거나 관련 RFMO/A의 회원국이 아닌 기국의 선박(그에

따라 해당 국가나 RFMO/A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선박)에 의해 행해

지는 어업활동”이라고 정의한다.16) 수산보조금협정 제3조는 이와 같은 FAO의

국제행동계획 상 “IUU 어업”의 정의와 합치하도록, 다음의 세 주체가 해당 선

박 또는 운영자가 IUU 어업을 행했다는 “적극적인 판단 (affirmative determination)”

을 내리는 경우에 모두 ‘IUU 어업’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였다: “(i) 연안국의 관

13) 정명화・안지은,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WTO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과 전망 – CPTPP
와 USMCA의수산보조금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 제35권 제2호, 2020.
pp.162-163.

14) 제2(e)조에서 “어선의 소유주 또는 어선을 지휘, 통제하는 자”로 정의
15) 정명화・안지은, supra note 11, p.163.
16) (1) Illegal fishing is fishing activities conducted by vessels of States that are parties
to a RFMO but operate in violation of its rules, or operate in a State’s waters
without permission or in contraven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2) Unreported
fishing is fishing activities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to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or RFMOs. (3) Unregulated fishing is fishing activities
conducted by vessels without nationality or flying the flag of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relevant RFMOs and which therefore con- sider themselves not bound by
their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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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영역 내의 활동에 대한 연안국의 판단, (ii) 어느 선박의 활동에 대해서 그

선박의 기국이 내리는 판단, 또는 (iii) 관련 RFMO/A가 해당 RFMO/A의 규

정과 절차에 따라 내리는 판단”.17) ‘07년 의장초안에서는 IUU 어업의 판단주

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겠다.

IUU 어업 보조금 규제 관련 관련 또다른 쟁점은 어느 국가의 EEZ에서 다

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IUU 어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연안

국과 기국(flag state) 중 어느 국가가 되어야 할 지였는데,18) 수산보조금협정

3조는 두 국가 중 하나라도 IUU 어업이라고 판단하면 IUU 어업으로 인정된

다고 규정(“….or”로 연결)하여 이 부분을 정리하였다. 또한, IUU 어업 규제에

있어서의 항만국(port state)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제3조6항에서는 항만

국인 회원국이 자신의 항만에 있는 선박이 IUU 어업 활동을 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음을 해당 선박에 보조금을 공여한 회원국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

조금을 공여한 회원국은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보조금 관련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4. 과잉어획상태 보조금

둘째로 수산보조금협정 제4조는, “과잉어획상태에 놓인 수산자원 (overfished

stock)” 관련 보조금 교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잉어획상태 보조금의 금

지에 있어서도 특정 수산자원의 과잉어획상태에 놓여있는지 여부를 누가 어떠

한 기준으로 판단할 지가 쟁점이었는데,19) 역시 IUU 어업 보조금에서와 유사

하게, 해당 해역이나 어종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연안국과 RFMO/A가 판단하

도록 하고 있다. (제4조 2항) 제4조 3항에서는 “해당 수산자원을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biologically sustainable level)으로 재건(rebuild)하기 위한 제

공하는 보조금”은 허용하는데,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역시

연안국이나 관련 RFMO/A가 “자신에게 가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to it)”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보

조금협정 제4조 3항에 대한 각주 11) ‘07년 의장초안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대

17) RFMO/A의 경우에는, 해당 RFMO/A가 어느 선박 또는 운영자의 IUU 어업 활동을 선박
또는 운영자로 최종적 등재(final listing)한 것을 의미한다. (제3조 3항(a))

18) 정명화・안지은, supra note 11, p.163.
19) Kildon, supra note 9,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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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명백히 과잉어획된 어족자원(unequivocally overfished stock)”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명백히 과잉어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과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산보조금협정 제4조는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수산자원관리제도 (fishery management system)

운용의무와 연계하여 이뤄져 왔는데, 과잉어획사태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수

산자원관리제도 운용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20)

수산보조금 협상과 수산자원관리제도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았으나,21) 한국, EU, 일본 등은 수산보조금의 금지와 동시에

수산자원관리제도가 규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07년

의장초안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제5조에서 과잉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수

산자원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러한 수

산자원관리제도 운영을 조건으로 일부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21년 11월 초안에는 삭제되었으며, 최

종 수산보조금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5. 비규제 공해상 어획활동 보조금

제5조 1항은 연안국이나 RFMO/A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획활동에

대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보조금협정 협상 과정에서 과잉어

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회원국의 관할수역 밖에서 조업하는 산업형 어업을

규제하자는 회원국들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3) ‘07년 초안 제4조 1항

에서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 수산자원(highly migratory and straddling

fish stocks)” 또는 “다른 회원국의 확인가능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산자원“에

고갈 및 과잉어획능력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1년 11월 초안

및 최종 수산보조금협정에 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 수산보조금협정 5

조의 2항과 3항은 회원국들에게, “자신의 기선이 아닌 선박”이나 “어떤 상태

20) 정명화・안지은, supra note 11, p.164.
21) M. Young, “Energy transitions and trade law: lessons from the reform fo fisheries
subsid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Vol. 17, 2017, p.378.

22) 정명화・안지은, supra note 11, p.164.
23) Ibid.,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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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에 놓여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수산자원”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special care)를 기울이고 적절히 자제 (due restraint)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조 2항, 3항)

6. 과잉어획능력 보조금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잉어획능력 보조금, 즉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및 “과잉어획(overfishing)”에 “기여 (contribute)”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

로 취급하는 방안은 수산보조금 규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으나,

최종 수산보조금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은 아직 과잉

어획상태에 있지는 않은 수산자원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어획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제라는 데에서

과잉어획상태 보조금과는 구별된다.24) ’21년 11월 초안 및 제12차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던 ‘22년 6월 초안에도 그러한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식

으로서 규제대상인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의 예시적 목록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

함하고 있었다. 즉, ‘22년 6월 초안의 제5조 1항은 회원국들이 “과잉어획능력

(overcapacity) 및 과잉어획(overfishing)에 기여(contribute)하는 어획 및 어획

관련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를 규정하

면서, 그러한 보조금에 포함되는 구체적 보조금 유형들을 (a)항에서 (h)항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한 금지되는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의 예시로서는 어선건

조, 구입,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어선의 어탐능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등의 구

매, 유류비, 미끼, 얼음 구매, 인력 비용, 어선 및 운영자, 선원 등에 대한 소득

지원, 어획된 생선에 대한 가격지지, 선상지원 (at-sea support) 선박 및 어업

활동에 대한 운영손실 보전에 대한 보조금 등이 명시되었다.

7. 이행

이상의 금지보조금들은 협정 제10조에 따라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상의

금지보조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다시 말해, 제10조에 따라, 수산보조금협

정 관련 분쟁이 있을 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하의 WTO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와 규정이 그대로

24) Ibid.,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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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며, 또한, 수산보조금협정 제3조, 제4조, 제5조의 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협정의 제 4조의 금지보조금 관련 협의 및 신속 분쟁해결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WTO 회원국은 수산보조금협정에 따라 금지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입증할 필요없이,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회원국

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제소할 수 있다. 후술하겠으나, 수산보조금협

정에는 WTO 협정에는 WTO 보조금협정 상의 조치가능 보조금 개념이 없으

며, 보조금협정 제4.7조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이 금지보조금으로 판

단한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철회해야 한다 (withdraw the

subsidy without delay)”.

8.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수산보조금협정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special and differentiated treatment: S&D)”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개

도국들에게는 제3조 IUU 어업 보조금 및 제4조 과잉어획상태 보조금 관련 의

무가 협정 발효 후 2년동안 유예된다. (제3조 8항, 제4조 4항) 또한, 개도국들

에게는 수산보조금협정 상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지

원이 제공된다. (제7조) 그밖에도, 개도국 및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ies)

에 적용되는 과잉어획능력 보조금 규제에 대한 면제 조항들이 있었으나 최종

협정문에는 삭제되었다.

9. 투명성

수산보조금협정 제8조는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표제 하에 일련의 통

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라

자국내 영토내에서 교부되는 모든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통보해야 하며, 보조금

의 형태, 규모, 목적, 존속기간, 및 보조금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 산정을 가능

하게 하는 통계자료 등을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제8.1조는 보조금협정 제

25조의 보고 대상에 수산보조금 관련 보고대상을 추가하였다. 즉, 보조금 제공

대상인 어업활동의 유형 및 종류를 보고대상에 추가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to the extent possible)”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에 있어서의 어종의 어획상

태 및 판단기준, 해당 어종 관련 취해지고 있는 보존 및 관리조치, 보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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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대상인 어업에 종사하는 선단의 어획능력 (fleet capacity) 등의 추가적인 정

보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2항에서는 IUU 어업에 종사한다고 판단

되는 어선과 운영자의 목록을 매년 어업위원회(Fisheries Committee)25)에 통

보해야 할 의무를, 제8조 3항에서는 동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어업위원회

에 협정 제3조, 제4조, 제5조 하의 금지보조금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

치 등을 포함하여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야 하며, 그 이후에

는 해당 조치들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어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제8조 4항 하에서는 협약 발효 후 1년 내에, 회원국의 어업관련 법규, 행

정절차를 포함한 어업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있

을 때마다 즉시 이를 어업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Ⅲ. 시사점과 한계

1. WTO 협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1) WTO 회원국들의 수산보조금 문제 인식

WTO 협정이 그 전문을 통해, WTO의 목적에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WTO 수

산보조금협정은 이와 같은 목적에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

발의 목표 실현을 그 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최초의 WTO 협정이라는 점에

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26) WTO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수산보조금협정 체결

은 “2020년까지 IUU 어업과,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모든 형태

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할 것”을 천명한 UN의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arget)의 14조 6항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27) 이 점은 홍콩 각료회의 선언에서도 드러나는데, 도하 각료회의 선

25) 제9조에서는 각 회원국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수산보조금 위원회 (Committee on Fisheries
Subsidies)을 설립하여, 최소 1년에 2번 회합하고, 수산보조금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평가
및 동 협정 상에서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6) B. M. Hoekman, P. C. Mavroidis, and S. Sasmal, “Managing Externalities in the WTO:
The Agreement on Fishereis Subsidies”, Working Paper 2022/76,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Global Governance Programme, 2022. p.9.

27)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 H.E. Mr Santiago Wills to th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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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수산보조금 이슈를 기존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

선”하는 작업으로 접근해야 하는 “무역왜곡적 관행(trade distorting practices)”

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나,28) 홍콩 각료회의 선언에서는 수산보조금 이슈를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과 과잉어획(overfishing)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해야 할 필요로 이해하면서, “무역왜곡적 관행(trade distorting practices)”

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29) 그리고 이 점은 수

산보조금 규제방안이 처음에는 기존 WTO 보조금협정을 개정하는 부칙

(Annex)의 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결국 별도의 독립된 협정으로 체

결되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수산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유해보조금(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30)이며, 기존 WTO 보조금협정은 그러한 환경유해보조금에

알맞은 규제 체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별

도의 협정 체결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제로 협정 체결까지 나아갔다는

점은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자적 협력이 필요한 환경문제는

WTO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

의 인식과 의지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WTO가 보조금협정을 통해 보조금 교부행위를 규율하는 이유는 보조금이

생산자로 하여금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경제성이 없어 하지 않았을 생산의 증

대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비효율(makret inefficiency)를 낳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이 야기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로 인한 생산(어획)의

비경제적 증대이며, 전세계 어획량의 약 50%가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므로,31)

기존 보조금협정이 상정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왜곡효과가 수산보조금에서

Group on Rules, TN/RL/35, 29 September 2022, para. 2.
28) WTO, supra note 5, para. 28.
29) C. Lo & T. Wang, “From Addressing Trade Distortion to Correcting Environmental
Distortion: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as the Turning Point of the WTO’s
Task”,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 Policy, Vol. 16(2), 2021,
p.159.

30) ‘환경유해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찾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환경유해보조금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된다. 첫번째는 정부가 천연자원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해
당 천연자원의 이용과 고갈을 촉진하는 형태이고. 두번째 유형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유
해한 효과를 가지는 행위와 활동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31) 가치(value)기준;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Doha Mandate to Address Fisheries
Subsidies: Issues – Submission from Australia, Chile, Ecuador, Iceland, New Zealand,
Peru,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TN/RL/W/3, 24 April 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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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산보조금의 경우, 수산물의 이질성으로

인해 “동종상품 (like product)”의 범위를 획정하여 가격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산보조금의 혜택이 수산산업 전반에 넓게 분산된다는 점으로 인해,

WTO 보조금협정 상 규제를 위한 요건인 국내산업의 피해 등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32) 무엇보다도, 수산보조

금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정적 효과는 수산산업의 피해나 세계 수산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같은 보조금의 무역왜곡효과로 인한 특정 회원국의 피해가 아니라,

전 세계 및 WTO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수산자원이라는 한정적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적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수산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은 오히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33) 수산보조금의 영향은 특정 국가의 EEZ 내의 수산자원 뿐만 아

니라 공해상의 수산자원과 회유(migrate)하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홍콩 각료회의 선언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산보조금 규율의 핵심

은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라는 점

에서,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이라는 제한적인 금지보조금 유형만을 설정

하고, 그 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또는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등의 일정한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여 규제하거나 WTO 제소로 다툴 수 있도록 한 기존

WTO 보조금협정의 규제방식과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달리 한다.

2) 수산보조금협정의 규제방식

수산보조금협정 협상은, (i)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ii) 과잉어획능력 보조

금, (iii) 과잉어획상태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골자로 하는 규제체제

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금지형태의 규제방식에 반대

하여, 개별 수산보조금 유형 및 프로그램 별로 규제필요성을 평가하고, 기존

WTO 보조금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금지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허용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규제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34) 대한민국은 ‘부정적 효과’를 과잉어획

32) Ibid., p.1.
33) Young, supra note 21, p.377; G. Horlick & P. A. Clarke, “Rethinking subsidy disciplines
for the future, E15 task force on rethinking international disciplines – policy option
paper, E15 Initiative, Geneva: ICTSD and World Economic Forum, 2016. p.14.

34) Horlick & Clarke, supra note 3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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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효과로 재구성하여 조치가능 보조금의 개념을 수

산보조금 규제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35)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

국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입증된 보조금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36) `21년 11월 의장

초안 등에 금지되어야 할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으로 포함된 개별적 보조금 유

형들이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37)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수산자원 보존에 있어서의 수산자원

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산자원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보

조금의 수산자원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수산자원관리제도의 효과로 인해 상쇄

되고 있다면, 그러한 보조금은 금지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38) 상술한

바, 이러한 시각을 일부 반영하여 ‘07년 의장초안 제5조는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동 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운영을

허용보조금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수산보조금 규제 목적이 수산자원의

보존 내지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라고 할 때,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으로 이

어지지 않는 수산보조금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수

산자원관리제도로 인해 수산보조금의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는지 여부도 고

려하여 해당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설득력이 있다. 보

조금이 반드시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산보조금의 어획량

및 어획능력이 조절되는 정도에 의해 그 유해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

산보조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39) ’07년 의장초안에서도 제1조에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및 과잉어획상태 보조금을 포함하여 금지되어야 할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의 개별적 유형을 제1조 금지보조금 조항 하에 열거하고,

제2조에 제1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허용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

나, ‘21년 11월 초안 및 ’22년 6월 초안의 과잉어획능력 보조금 규제 방식 및

최종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문도 포괄적 금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21년 11월 초안 및 ’22년 6월 초안에서는, IUU 어업 보조금, 과잉어

35) World Trade Organization, Framework of the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
Submiss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TN/RL/W/245, 24 November 2009, p.3.

36) Ibid., p.2.
37) Ibid., p.14.
38) M. Young, “Trading Fish, Saving Fish: The Interaction between Regim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102-103.
39) 조일환, “수산보조금: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OECD Focus , 제16권 제1호, 2003년.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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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상태 보조금,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과잉

어획능력 보조금을 규정한 제5조에서는,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유형을

‘예시’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따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최종

수산보조금협정에서는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의 예시목록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실패로, 제5조가 삭제되었으나, 수산보조금협정도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금지보

조금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WTO의 수산보조금 규제를 포괄적 금지보조금 형태로 규제하는 안

에 힘이 실린 것은,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Target 14.6과 홍콩각료선언에

서 천명된 바와 같이,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들은 기본

적으로 포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좀 더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

여할 가능성이 있는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과학적 증거에 의한 입증이 있는 경

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그러한 ‘부정적 효과’의 유무를 WTO 회원국들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WTO 패널과

상소기관에게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존상태, 개별 수산보조금과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간의 인과관계와 같은,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판

단을 맡긴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제환경법 상의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취지와도 부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산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WTO 회원국들이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의 유형으로 합의한 수산보조금

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불확

실한 상태라 할지라도 일단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반대로 특정 요

건을 충족한 경우에, 즉,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수산자원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인해 수산보조금의 영향이 상쇄

된다는 점 등이 입증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방식이 더 적합해 보

인다. 그러한 ‘허용보조금’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이를

WTO 패널과 상소기관에 맡기기 보다는, FAO, OECD와 같은 수산자원관리

및 보조금 문제에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 및 전문가그룹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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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하는 메커니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후술한다.

2. 규제내용의 실효성

1) IUU 어업 보조금 규제의 문제점

수산보조금협정은 제3조에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금지에 대한 비교

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한계가 나타난다. 우선, IUU 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주체인 연안국과 기국에게 IUU 어업 여부를 결정할 권한

은 주되, 이를 조사하고 최종판단을 내릴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맹점이라고 하겠다.40) 기국은 일반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

을 잘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안국의 경우 자국선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RFMO/A의 역할의 그만큼 중요

할 것이나,41) RFMO/A의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실효성과 투명성에는 의문

이 제기되기도 한다.42) 또한, 연안국, 기국, RFMO/A가 IUU 어업 여부를 판단

하더라도, WTO 보조금협정 상의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공여한 회원국에게 달려 있으며, 수산보조금협정에는 제3조 4항에서 IUU 어업

의 “성격과 심각성 그리고 반복성(nature, gravity and repetition)”을 고려하여

해당 보조금의 금지기간을 정하되, 최소한 해당 IUU 어업활동에 대한 제재조

치(sanction)의 적용기간 (또는, 해당 선박 및 운영자가 RFMO/A의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 중 장기) 동안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이다. 수산보조금협정은 IUU 어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판단주체인 연안국, 기국, RFMO/A에 맡기고 있어, 연안

국, 기국, RFMO/A에 의한 제재조치(RFMO/A의 경우 최소한 IUU 어업 목록

등재)가 없는 경우, IUU 어업 보조금의 금지가 적용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보조금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회수나 별도의 벌칙

이 없이 앞으로의 보조금 교부만이 금지된다는 점이 IUU 어업 보조금 금지조

항의 실효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43) 더군다나, IUU 어업 보조금의 성격

상 외부에서 IUU 어업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프로그램과 그러한 보조금

40) Hokeman et al, supra note 26, p.9.
41) Ibid., p.10.
42) pp.18-19에서 후술.
43) Hokeman et al, supra note 2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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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지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 애초에 IUU 어업

에 대해 교부될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어떤 보조금 프로그램이 IUU 어업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고, 어느 보조금 프로그램의 수혜 선박이나

운영자가 IUU 어업활동 종사사실이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

프로그램이, 그 성격이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IUU 어업 보조금이 되어 금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국에게 가혹

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44)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국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에 동참할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WTO 수산보조금협정상 IUU 어업 보조금 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45) 또

한, 애초에 수산보조금은 IUU 어업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IUU 어업 문제는 개별국가의 관련 법규를 통한 적극적인 IUU 어업활

동 금지 및 규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보조금 교부 금지 논

의보다는 각국의 규제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46)

2) 과잉어획상태 보조금 및 비규제 공해상 어업활동 보조금 규제의 한계

제4조의 과잉어획상태 금지보조금 조항은 IUU 어업 금지보조금 조항에 비

하여 상세한 규정이 부족하다. 또한, 연안국이나 RFMO/A가 “자신이 가용가능

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 (best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to it)”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여, 해당 판단주체에 의한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준 것이 문제로 보인

다.47) 단순히 가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가용가능한 증

거라는 점은,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과잉어획 수산자원에 대해서 FAO의 데이터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객관

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48) 제5조 1항에서는

공해 상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목적은

44) J. Lee, “Looking for a Panacea in the SCM Agreement – Systemic Challenges for
Post-Bali Fisheries Subsidies Discussion and Some Food for Thought to Overcome
Them,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Vol. 9(2), 2014,
p.488.

45) Ibid., p.489.
46) Ibid.
47) Hokeman et al, supra note 26, p.11.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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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와 영향을 판단, 예측하기가 어려운 보조금의 교부를 억제하기 위한 것

이다. 그러나, 공해 상에서 이뤄진 어획량은 전세계 연간 어획량의 5%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난 수역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수산

자원은 대부분 최소 1개 이상의 RFMO/A의 관할권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제5.1조의 효용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49) 한편, 자신의 기선이

아닌 선박이나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수산자원에 대한 보

조금 교부에 대한 5.2조와 5.3조는 구체적인 요건과 준수에의 인센티브가 없어

규범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50)

3) 과잉어획능력 보조금 합의 실패

역시 WTO 수산보조금협정의 가장 큰 한계와 문제점은 과잉어획상태 보조

금과 IUU 어업 보조금과 함께 WTO 수산보조금 규제 논의의 3대 기둥으로

일컬어지며, 전체 수산보조금 중 60%에 해당하는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이 포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수산보조금협정 최종안을 채택한 제12

차 각료회의 선언이 제13차 각료회의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되어야 함을

언급하여 동 수산보조금협정이 수산보조금 및 과잉어획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51) 또한, 수산보조

금협정 제12조는 수산보조금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포괄적인 규율(comprehensive

disciplines)”이 채택되지 않고, WTO 일반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에는, 동 협정이 즉각 종료된다고 하고 있어, 수산보조금협정이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에는 미치지 못하며, 수산보조금 관련된 문제점들을 충분

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2) 제12조는 수

산보조금이라는 논쟁적인 이슈를 모든 WTO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다자조약의

형태로 규율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전략적

선택으로,53) 가장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과잉어획보조금에 대한 금지조항

은 제외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 차원의 규제체제를 미완의 모습으로나

49) 박시원・고수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체제와 한국 국
내법의 정합성 연구”, 환경법과 정책 , 제27권, 2021, p.165.

50) Hokeman et al, supra note 26, p.12.
51) WTO, Supra note 12, paragraph 4.
52) P. Mazzotti,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fish): Progress, Missed Opportunities, and
Shortcomings in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Völkerrechtsblog, 2022,
available at https://voelkerrechtsblog.org/all-that-glitters-is-not-goldfish.

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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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범시키기고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과잉어

획능력 보조금의 문제에 대한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

코 쉽지 않을 과제라는 점에서 제12조의 존재는 WTO 수산보조금협정 체제

자체가 수년 내에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3. 국제기구와의 소극적 연계

WTO 수산보조금협정의 협상과정은 UNEP, OECD, FAO와 같은 유관 국제

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54) 이는 수산보조금의 문제 해결에 해

양환경 수산자원 보존,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

요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수산보조금협정에서는

FAO와 RFMO/A의 역할이 제한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WTO

협정이 다른 국제기구의 표준, 규범 또는 결정과 연계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WTO협정이 협정 본문을 통해 WTO 규범과 다른 국제기구 및 규범을

연결하는 방식은 보통 다른 국제기구의 규범 또는 표준을 언급(reference)하며

WTO 규범의 일부로 ‘수용(incorporate)’하는 방식을 취한다.55) 예를 들어, SPS

협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수역사무국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의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

하여, SPS협정 상의 의무로부터 면제하고 있다. (제3조 2항, 부속서 I, 제3조)

이와 같은 수용의 메커니즘이 적용된 또다른 사례로는 (i) 일정한 국제기구들

에 의해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TBT

협정 상의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부여하는

것56)과, (ii) 보조금협정 Annex 1(k)조에서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의 예시로

특혜적인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명시하면서, OECD 수출신용협약(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합치하는 “수출 신용

관행(export credit practice)”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54) Young, supra note 21, p.382
55) M. Folte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WTO Dispute Settlement: How Much Institutional
Sensi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60-71.

56) 동시에 명백히 2조2항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 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어
야 할 요건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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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한편, 이에 한층 더 나아가, 특정한 사안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의

결정과 판단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타 기구의 결정에 대한 ‘존중(deference)’

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도 있는데, GATT 제XV조에서 외환문제에 있어서

IMF와 협의할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그러한 협의 과정에서 IMF가 제시하

는 자료나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IMF의 사실적, 법적 판단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57)

수산보조금협정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전술하였듯이, 수산보조금협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fish”,

“fishing”, “fishing related activities”의 정의들은 모두 FAO의 주도로 체결된

항구국 조치협정에서 규정하는 동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정 하의 “IUU 어업”은 FAO의 2001년 국제행동계획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 부분(수산보조금협정 제3조에 대한 각

주 4)은 ‘수용’의 예라고 할 것이다. 한편, IUU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RFMO/A의 목록 등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것, 그리고 과잉어획상태 금지보

조금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과잉어획상태 여부와 예외적용을 위한 요건의 요소

로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판단을 연안국 및 RFMO/A가

판단하도록 한 것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연안국 및 RFMO/A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존중’의 원칙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환경 레짐 간의 긴밀한 공조

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산업과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존

상태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와 역할을 분담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

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FAO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의 이슈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임58)에도 불구하

고, 수산보조금협정에서의 FAO의 역할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FAO의 역할은 `07년 의장초안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07년

의장초안에서는 제5조의 수산자원관리제도 조항이 허용보조금의 요건으로 기

능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동 조의 수산자원관리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서,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FAO 준수협정과 기술 가이드라인 (technical

57) Foltea, supra note 55, pp.53-59.
58) S. Guggisberg, “Transparency in the activitie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sustainable fisheries”, Marine Policy, Vol. 136, 202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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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이상의 문서들의 시행을 위한 활동계획 (plans of action) 등을 규

정하고 있었으며, 또한, 보조금 교부 전에 수산자원관리제도 하의 수산자원 평

가결과 등의 정보를 FAO에 통보하여 상호검토(peer review)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07년 의장초안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명기된 어선 매입,

건조, 수리, 현대화 등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개도국 예외적용의 조건

으로서 (i) “해당 수산자원이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된 과학적 현황 평가

대상이 되었을 것”, (ii) “그러한 평가가 FAO에 의한 상호평가를 받았을 것”이

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제3조 2(b)(3)항) 또한 `22년 6월 초안에서는

과잉어획보조금 금지규정에 대한 개도국 예외의 조건으로서, 해당 개도국의

“연간 해면어획량이 가장 최근 FAO의 데이터 기준으로 전세계 해면어획량의

0.8%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 (제5조5(b)항)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모두 최종 수산보조금협정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FAO는 수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UN 전문기구로서, 세계 수산업관련 각

종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세계 수산업 통계 및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며,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 및 각종

국제표준 및 기준 설정을 추진해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수산보조금

협정과 연계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련 국제표준을 설정, 채택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현재 FAO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

해서는, WTO 수산보조금협정 협상에 참여한 WTO 규범그룹의 회원국들도

인정하는 바였으나, 결국 FAO의 역할이 제한되게 된 것은, WTO 협정 상의

권리, 의무에 FAO 등 WTO 외부의 국제기구의 규범과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9) 특히, 정보 수집

을 회원국들의 정보제공 및 보고에 의존하는 FAO의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

과 완전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60)

WTO 수산보조금협정에서는 RFMO/A의 역할이 FAO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술하였듯이, IUU 어업 및 과잉어획상태(overfished)

에 대한 판단이 일부 RFMO/A에 맡겨져 있고, 이러한 연계방식은 단순히 국

제기구의 표준, 규범을 WTO 규범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GATT

제XV조에서 IMF와의 관계에 적용하는 존중의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것으로

59) Young, supra note 38, p.117.
60) Guggisberg, supra note 58, pp.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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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아메리카 열대 참치 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등과 같은 RFMO/A들은 관할

대상 수역 및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의 포럼과 메커니즘으로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산업 관련 보존/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

구이다. 연안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 및 보존

에 있어 RFMO/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고, 이 점

은 연안국의 관할수역인 EEZ 밖에서 서식하는 어종과 경계왕래어종, 고도회유

성 어종의 관리, 보존을 위해서는 초국가적, 지역적 협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하겠다.61) 그러나, RFMO/A는 회원국들이 수산자원

에 대한 접근권을 분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수산자원

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다.62) 예컨

대, 관련 수산자원의 보존상태에 대한 RFMO/A의 결정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무시되는 사례도 있으며, 그러한 결정과정에서

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지적도 있다.63) RFMO/A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

고 있으며, 그 법적지위와 구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제시한 목

표에 근접해가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설립 당시의 기대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

에 머물고 있는 기구도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64) 또한, 실제 공해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RFMO/A의 관할 아래 있으나, RFMO/A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전

세계 40%의 해양 환경은 오로지 연안국의 관리에만 맡겨져 있고, 세계 전체

어획량의 90% 이상이 연안국들의 EEZ내 수역에서 이뤄지며, 주요 어장 대부

분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에 포함된다는 점65)도 수산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RFMO/A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RFMO/A

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이어질 좀더 포괄적인 수산보조금 규

제체제에 대한 협의에서는 전세계 전체 수산자원 관리를 관할영역을 삼는 대

61) 이석용, “국제어업법의 변화와 지역수산기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고찰”, 서울법학 , 제22권
제1호, 2014. p.271.

62) Young, supra note 38, p.40.
63) R. Orgera, “International Fisheries and RFMO: Time for Accountability”, EURACTIV,
2022,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opinion/international-fisheries-and-
rfmos-time-for-accountability.

64) 이석용, supra note 61, p.291.
65) 김도훈, “지역수산기구의 어업관리권 강화와 우리나라 대응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 제16권
제2호, 2004.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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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전문기구로서의 FAO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과잉

어획상태 보조금에 있어서의 ‘과잉어획상태’ 여부, 또는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에

대한 예외 적용과 같은 문제에 있어, 전세계 어획현황 및 수산자원의 보존상태

에 대한 FAO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판단을, 앞서 언급된

’수용‘이나 ’존중‘의 메커니즘을 통해 연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단, FAO 데이터에 대해 제기되는 온전성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

이는데, FAO가 수집하는 수산관련 정보 및 데이터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제

공에 의존하며 강제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만큼,66) 향후 WTO 수산보조금협

정의 투명성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 또는 후속문서 체결을 통하여 WTO 회원

국들이 FAO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FAO 데이터의 신뢰성 및 FAO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67) 그러한 투명성 제고의 방안으로는 FAO의 개혁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양질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FAO의 각종 회의, 특히

수산업관련 규범 및 국제문서가 검토되고 채택되는 회의 등의 공개범위를 투

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68)

Ⅳ. 결론

2022년 WTO 수산보조금협정 타결은 20년 넘게 끌어온 WTO의 수산보조금

구제 협상의 첫번째 가시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러 쟁점들

에 있어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와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여러 번의 협상

타결 실패를 겪고도, 결국 수산보조금 규제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WTO 회원국들의 의지와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무역왜곡효과를 낳는

보조금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환경 이슈로

이해될 수 있는 수산보조금 문제에 WTO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통상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WTO의 노력

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협정은 환경문

제를 WTO의 틀에서 다루는 것의 어려움도 드러냈는데, 기존 WTO 협정 체

66) Guggisberg, supra note 58, p.7.
67) Young, supra note 38, p.293.
68) Guggisberg, supra note 58, pp.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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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수산보조금의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합했고, WTO 차원에서 수산보조금

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즉, 어느 개별 수산보조금이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규제체제의 핵심적 기초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회

원국간 의견이 끝까지 대립했고, 결국 과잉어획보조금의 목록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WTO 수산보조금협정은 그 유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채로 체결되

었다.

과잉어획보조금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 실패는 수산보조금협정 체제의 흠

결일 뿐 아니라, 12조에 따라 수산보조금협정이 수년 내에 종료될 수도 있게

하는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

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없으므로, 그러한 보조

금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간 시각 차이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WTO에서 그러한 과잉어획보조금 유형의 목록을 협의하기보다는,

수용과 존중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FAO, OECD와 같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국제가구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볼 만

하다. 예컨대, WTO 보조금협정 Annex I(k)조의 경우처럼, FAO, OECD 등의

주도로 과잉어획보조금 (또는 반대로 과잉어획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보

조금)의 예시나 판단기준을 담은 국제문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WTO 수산보조

금협정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GATT 제XV조에서

IMF와 관련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나 기타 전문가 그룹의 판단과 결

정을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그대로 존중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대한민국의 연근해 어업은 유가보조금(면세유) 등 과잉어획보조금에

해당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편에 놓여 있다.69) 따라

서, 과잉어획보조금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실시되면, 영세한 특성을 가진 국내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WTO 수산보

조금협정이 과잉어획보조금 규제 내용이 빠진 상태로 타결된 것은 수산보조금

규제 및 수산자원 보존 차원에서는 아쉬운 결과였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산

69) 정명화・안지은, supra note 11, p.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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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규제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

에서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한

민국은 향후 수년 간의 기간을 수산산업의 구조조정 및 수산보조금에 대한 의

존도를 줄이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수산산업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으

로 선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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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Analysis and Perspective

70)Hyuntaik Lee*

Fisheries subsidies which lead to overfishing and overcapacity are one of

the main causes for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s of the world. However,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that regulate trade-

distorting subsidies was not designed to adequately address the particular

problem that fisheries subsidies create, which is depletion of exhaustible resources

shared by all countries. Therefore, the WTO members have discussed the

ways to regulate fishery subsidies as a part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TO Agreemen on Fisheries Subsidies (AFS) adopted in June, 2022 at the

WTO Twelfth Ministerial Conference is the culmination of such discussions

and the efforts by the WTO members. Prohibition of subsidies contributing

to 'IUU Fishing' and subsidies regarding 'overfished stocks' form the core

of the regulation under the AFS. However, WTO members failed to agree

on, and had to exclude the prohibited subsidies contributing to overfishing

and overcapacity from the final text, which makes the AFS falling short of

a 'comprehensive' regulation of fisheries subsidies. Further weak and limited

linkages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FAO is regrettable,

considering the evident importance of active collaboration with such organizations

to effectively address this issue. Despite such shortcomings (which should

be addressed in the discussions down the road), the AFS is a monumental

achievement of WTO, being the first WTO Agreement ever with the main

goal of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s : WTO, ASCM, Subsidies, Fisheries Subsidies, Doha Development 
Agenda, Trade-Environm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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